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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2. 8. 2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美인플레감축법 최종 통과 이전부터 총력 대응함
(8.24일자 디지털타임스 「美인플레감축법 정부 뒷북대응 ‘도마 위’」

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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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정부는 美인플레감축법 관련, 업계 요청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

뒤늦게 우려를 전달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안일하게 대응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➊ 8.11일 자동차·배터리 업계 간담회(통상교섭본부장 주재)가 산업계

요청으로 개최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

ㅇ 정부는 자동차·배터리 업계에 긴급 간담회를 먼저 제안하여 업계

우려를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함(8.11)

➋ 산업부 장관이 8.22일에서야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는 등

우리 정부 입장은 한참 뒤에야 나왔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님

ㅇ 정부는 인플레감축법이 상원에서 통과된(현지시간 8.7) 직후인 8.10 통상

교섭본부장 명의로 美 통상당국에 서한을 보내 WTO 협정과 한미

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달함

     * 美 로이터에서 타국의 첫 대응 보도시 한국, EU 언급

ㅇ 이는 유럽연합 대변인이 8.12 논평을 낸 것보다 빠르며, 형식도

대변인 논평보다 직접적으로 美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한 것임



- 2 -

➌ 동 법이 Build Back Better 법안의 축소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

입법 과정에서 소홀히 대응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

ㅇ 우리 정부는 Build Back Better 법안을 지속 모니터링 해왔으며,

차별적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내용에 대해 25개국 주미대사가

美 의회에 공동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 대응해왔음(‘21.10월)

ㅇ 금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Build Back Better법안에서 일부를 따온

것은 맞으나,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(세액공제)는 기존과는 다른

새로운 내용으로 포함된 것이며, 그 과정도 비공개 논의를 통해

초안을 마련하고, 법안 공개후 약 2주만에 전격적으로 처리함

     * 인플레 감축법 초안 공개(7.27) → 상원 통과(8.7) → 하원 통과(8.12)

ㅇ 촉박한 시간에도 정부는 의회 최종 통과 이전 USTR에 우려 서한

전달(8.10), 업계 긴급 간담회(8.11), 美 현지 공관을 통한 협의

진행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함

ㅇ 참고로, 미국에 전기차를 전량 수출하는 독일도 미측에 여러 우려를

제기했으나, 미 의회는 원안대로 통과시킴

➍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은 통상조직 이관과 전혀 무관한 사안

으로,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, 외교부 등 관계

부처가 함께 대응하고 있음

※ 문의 : 미주통상과 이승헌 과장(044-203-5650) / 이듀정 사무관(5651)


